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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의 책임:  
치료 비용의 부담을 중심으로

이경도1

요약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의 치료를 공적 재원을 통해 보장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물론 이 주장은 실제 어떤 구체적

인 정책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은 아니나, 그 윤리적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정책적 그리고 이

론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본 논문은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견해인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그들의 코로나19 관련 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정

책이 과연 정당한지를 논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운평등주의자들조차 그 정책을 정당하지 않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물론 여러 다른 도덕 이론과 평등주의 사조 또한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거나 배척할 수 있지만,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조차 그 정책의 정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면, 이는 그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윤리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려는 정책의 정당성을 단순히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운평등주의에 대한 여러 이

론적 오해들을 불식시킬 것이다. 

색인어

코로나19, 생명윤리, 의료윤리, 보건윤리, 운평등주의

투고일: 2023년 2월 10일, 심사일: 2023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6일

1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조교. e-mail:  ggmanalee@gmail.com  

ORCID: https://orcid.org/0000-0002-6784-8861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제1호(통권 제74호): 2023년 3월

18 

I. 서론

2023년 1월 2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코로

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무상 치료에 관하여, “가

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

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1]. 그는 이어, 백신 미접종

자를 무단횡단자에 빗대어 “정말 좋은 백신이 있

고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도 거부해 중증에 이르

고, 다 무료로 오랫동안 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무상 치료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물론 이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혹은 백신 미접종에 대한 디스

인센티브(disincentive)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

장한 것이며, 실제 정책 입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

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와 관련된 여러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

구인 국가 단위 자문의원회의 위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은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과연 코로나19 백신(이후 백신으

로 지칭) 미접종자의 치료 비용을 공공의 자원

(public resources) 혹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즉 이 논문은 만

약 백신을 접종하지 않음으로 치료 비용이 발생

한다면, 그 비용을 백신 접종자들을 포함한 모두

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분배정

의(distributive justice) 차원의 물음에 답하려는 

하나의 시도다. 물론 비록 위에서 제기된 주장과 

같이, 백신 미접종자가 그 선택에 따라 발생한 치

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

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험적 차원의 탐색이 사

전에 필요할 것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중환자 치

료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백신을 접종

하지 않은 선택과 상관 없이 그 치료를 필요로 하

게 되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미크론 변이

의 중증 이환 예방에 효과가 없는 백신을 접종하

지 않은 선택의 경우, 그 백신을 접종하였든 접종

하지 않았든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했을 수 있

다. 혹은 기존 백신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는 상황 하에는 백신 접종이 코로

나19 감염 중증 이환을 예방하는 데에 그다지 효

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고 확신할 수 없다[2-4]. 물론 이렇게 백신 미접

종과 치료 비용 발생 간 인과 관계가 없거나 미약

한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백신 미접종자에게 모

두 돌리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또한 그 인과 관

계만 고려했을 때에도 백신 미접종자의 치료 비

용 전부를 부담케 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왜

냐하면 백신 접종자 또한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즉 백신 미접종자가 백

신을 접종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나리오에

서 또한 치료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에, 비

록 백신 미접종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이 야기한 추가적인 

치료 비용만을 백신 미접종에 대한 책임을 논의

하는 데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5].1)

만약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치료 비용만을 정확히 계산하여 백신 미접종자

에게 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과

연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한 것인가? 다시 말

1) �실제로 비만에나 흡연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보건의료재정이나 사망률을 계산할 때에 이미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6,7]. 예를 

들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여러 질환의 유병률을 계산한 후 그 질환에 따른 의료 비용을 계산하여 흡연이 얼마만큼 

그 의료 비용에 기여하는지를 추정한다. 역학(epidemiology)에서는 흡연이 야기하는 인구 단위에서의 건강 상 위험을 인구집단기여위험도

(population attributable risk)라고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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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 비용은 건

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그 모두를 백신 미접종

자 개인에게 온전히 부담시키는 정책은 정당한 

것인가? 당연하게도, 여러 윤리학자들은 비록 이

전의 선택으로 인해 치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선택을 내린 이들에게만 묻

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Anderson[9] 과 Scheffler[10]는 어떤 선택에 대

한 책임을 묻는 것은 평등주의의 본질이라고 보

기 어려우며, 평등주의자는 어떤 선택에 기인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그 결과가 개인 간 관계의 불

평등을 야기한다면 이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관계적 평등주의자들(relational 

egalitarians)은 대체로 개인의 책임을 평등주의

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그 결과로 다른 사람

들과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된다면-비록 자기 자

신의 선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이는 정

의의 측면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혹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비를 

공적 재원을 통해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그를 통

해 격리와 치료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즉, 개개인이 코로나19 치료에 따

른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 하여 그에 따른 격

리와 치료를 최대한 많은 개인이 신속하게 하게 

함으로써 국가는 코로나19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2)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운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견해를 가지는 평등주의의 한 

사조이다. 그에 따르면 어떤 개인의 선택이나 잘

못으로 인해 발생한 불리함(disadvantage)을 반

드시 보상해야 할 평등주의적 근거(egalitarian 

ground)는 없으며 그 개인이 그로 인한 불리

함을 겪게 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주

장한다[11]. 관계적 평등주의자들은 그 대척점

에 서있는 것으로 보이는 운평등주의를 지속적

으로 비판해왔는데, 특히 개인의 선택이나 잘못

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 비용을 그 개인에게 전

담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가혹함

에 대한 반론(the harshness objection)”이 제

기되었다[12]. 가장 흥미로운 사고실험 사례는 

Fleurbaey[13,14]가 제기했는데, 만약 오토바

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아 큰 사고를 당해 생

명이 위중하게 되었다면, 운평등주의자들은 그를 

살릴 수 있는 치료 비용은 그 운전자의 선택에 따

른 것이기에 그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이 사례를 백신 미접

종자의 경우로 단순하게 대입3)시켜 본다면-정기

석 위원장의 발언 요지와 비슷한 논지로-운평등

주의자들이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 비

용을 그 미접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

당하다고 판단할 것이라 예단할 수도 있다.

물론 관계적 평등주의자들이 과연 백신 미접종

자의 치료 비용을 공공의 재정을 통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이

며, 그 견해가 기반으로 하는 이론은 무엇인지를 

세밀히 살펴보는 작업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

한 국가의 여러 정당한 목적(예: 코로나19 전파 

방지)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신 미접종자의 치료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그것

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한 견해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만 본 논

2) 위 주장을 제기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께 감사드립니다.

3) 이후 필자는 이러한 대입이 운평등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할 것이다.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6권 제1호(통권 제74호): 2023년 3월

20 

문은 이에 집중하기 보다 다른 목적을 가진다. 본 

논문은 만약 어떤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부여하

는 것을 옳다고 보는 경우에 과연 백신 미접종자

들에게 그들이 유발한 의료 비용을 부과하는 정

책을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논하려 한

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

이 정당하다는 운평등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

라도, 위와 같은 정책이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점

을 주장하려 한다. 즉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가 

운평등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백신 미접

종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 비용을 그 미접종자들

에게 부과하는 정책이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도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

장할 것이다. 물론 운평등주의 외에도 이 정책을 

정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4) 개인

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부여하려는 주요한 평등

주의 사조인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도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된다면 그 정책의 정당성은 한층 약화

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운평등주의자들

은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위 정책을 정당하지 않

다고 볼 수 있다고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아래에

서는 세 가지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각각 설명하고 결론으로 끝맺으려 한다.

Ⅱ. �운평등주의는 백신 미접종자들에
게 가혹한가?

1. 백신 미접종 선택의 자발성과 합리성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운평등주의

는 개인의 선택과 잘못에 따른 불리함을 그 개

인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본다. 그

렇지만 합리적인 운평등주의자들은 개인의 모

든 선택과 잘못에 대해서 이 논지를 적용시키지

는 않는다. 예를 들어, 대표적 운평등주의자인 

Cohen[16]은 개인의 선택이 얼마만큼 진정한 선

택(genuine choice)에 기인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위협(threat)이나 타고

난 경향성(inclination) 혹은 선호도(preference)

로 인해 개인이 어떤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그 개

인에게 온전히 지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

적한다. 물론 과연 어떤 경우 그 선택을 한 개인

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

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운평등주의자마다 일부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Vallentyne[17]은 

개인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숙의

(rational deliberation)5)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선

택을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어야(reasonably 

avoidable)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당

하다고 보았다. Segall[18]은 Vallentyne의 주장

과 비슷한 논지로, 개인이 합리적으로 다른 선택

을 할 수 없었을 경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

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종합해보면, 운평등주의는 개인의 선택이 

야기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데에 동의하

지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며, 그 선택

이 진정 자발적인 것인지, 합리적인 숙의를 통한 

것인지, 다른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세부적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서만 그 

책임을 개인에게 온전히 돌리는 것을 정당하다

4) �예를 들어, 일종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그 치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고 볼 수 있다. 이를 인센티브 주장(incentive argument)라고도 하는데[15], 물론 이는 엄밀히 운평등주의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힘

들다. 이 부분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께 감사드린다.

5) �Vallentyne[17]은 합리적인 숙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참인 신념(true belief)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어떤 선택이 야기할 

결과가 어떠한지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띄는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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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만약 그렇다면, 현재 상당히 많은 사

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그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일까? Voigt[12,19]는 실

제 개인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배경

적 요인을 지목하며 위에 열거한 조건들이 실제

로 굉장히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Voigt[19]

는 가난한 지역의 고등학생일수록 영국에서 최

고로 평가받는 대학교인 Oxbridge(Oxford와 

Cambridge)에 지원하기를 꺼려한다는 실제 연

구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 물론 이들의 선택을 특

별히 제한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독려하는 어떤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의 주변인이나 부모님에게 받는 다양한 직간

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최고의 대학 기관보다는 

그렇지 않는 대학교에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된다

는 점을 지적한다. Voigt는 여기에서 이들의 선

택이-비록 그를 구속하는 차별적인 정책은 없더

라도-Cohen이 규정한 진정한 선택인지 의문을 

표한다. 즉 운평등주의자들은 개인이 어떤 선택

에 이르게 된 그 과정과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아

야 하며 정당한 몫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자발적이고 충분한 숙의를 통한 것인

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oigt[20,21]는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포함

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실제 선택들(예: 흡

연)의 경우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온전히 그 책

임을 섣불리 개인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실제 여러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건강과 

관련된 선택을 내릴 때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야

기할지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

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여러 사회적인 인식

이나 편견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으로 인해 완벽

히 자발적으로 그 선택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백신 접종의 경우에도,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개

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여러 요인들(예: 

인종과 사회경제적 지위)이 백신을 접종하는 선

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25]. 또한 백신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임상 데

이터가 축적된 2023년 초에도 여전히 백신의 안

전성과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어떤 견해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일

지라도 합리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어떤 견해는 

일견 합리적 숙고를 가능케 하지 않는 심각하게 

부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경우도 흔하

다. 이러한 경우, 운평등주의자들은 그 선택에 따

른 책임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모두 지우는 것

을 정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며 그 정당성의 조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실제 흔하지 않을 것임

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듯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도 실제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힘들다는 점에도 불구하

고, Roemer[26]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정도(degree)를 추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Roemer는 개인의 자발성 혹은 실질

적 자유(effective freedom)의 정도를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적 변수를 통제한 후 간

접적으로 추정하려 했다. 예를 들어 흡연을 하는 

40대 노동자 남성과 흡연을 하는 50대 사무직 여

성을 놓고 볼 때, 그 흡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집단 수준의 요인(성별, 직업, 연령 등)이 

주는 효과를 보정하고 그 선택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의 평균 흡연율이 사무직의 평균 흡연율보

다 높다면 그와 같은 집단 요인에 따른 효과를 보

정한 후, 즉 이 경우 노동자의 흡연 선택은 같은 

흡연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더욱 그 집단적 요인

에 영향을 크게 받기에 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사무직 흡연자에 비해 일부 경감하는 편이 합리

적이라 주장한다.

물론 이 방법은 현실적인 제약 하에 시도되

는 일종의 간접적인 추정일 뿐이라고 그 정당성

이나 정확성을 절하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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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oemer[26]이 제안한 추정 방법의 정확성이

나 정당성을 논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여기에

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실제 개인의 여러 선

택들이 일부 비자발적이고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도, 운평등주의를 받아들인다

면 Roemer와 같이 책임의 정도를 규명하려는 시

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

자면,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

른 책임의 정도는 있거나 없는 두 개의 값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운평등주의자들은 그 정도에 맞

춰서-그 정도를 추정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가

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떠나서-그 책임을 부

과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Roemer의 이론은-참 거짓 여부를 떠나-바로 

그 책임의 정도를 추정하려는 시도 중 하나일 뿐

이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높고 백신과 관련

된 정확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

인 선택을 막는 여러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

로운 한 개인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선택을 내

린 것과 그렇지 않고 굉장히 비과학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며 교육 수준이 낮은 한 개인이 백

신을 접종하지 않은 선택을 비교한다면 전자의 

경우 그 개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중하다

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운평등주의의 관점

에서 개인에게 어떤 선택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wholly) 전가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이 일부 그 자발성의 정도

에 따라 올바른 정도로 부과된다면 그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본 논문의 주제로 돌아와보면, 백신 미접

종으로 발생한 치료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정책

은 그 선택이 완벽히 자발적이지 않았거나 충분

히 합리적인 숙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운평등주의

자들도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선택의 자발성 등 

여러 조건들을 고려한 후에-만약 그러한 조건들

을 적절히 고려6)할 수 있다면-일부의 비용을 백

신 미접종자들에게 지우게 하는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운

평등주의의 관점에서 항상 정당한가? 만약 그러

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운평

등주의자들이 그 정책을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다음 절에서 일부 운평등

주의자들이 그 정책이 백신 미접종자들 간 공정

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보인다.

2. 백신 미접종자들 간 공정성

위 절에서의 논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백신

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모든 미접종자들이 

진정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숙고 과정을 거쳐 내

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운평등주의자들

은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치

료 비용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온전히 전가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평가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정책에 대

해 반론을 제기하는 운평등주의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부-물론 전체는 아니지만-운

평등주의자들이 그 정책이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unfair) 주장할 여지가 있다.

위 본 논문의 서론에서 소개한 정기석 위원장

의 발언을 상기해보면,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결

과적으로 발생한 치료 비용을 국가적으로 지원하

6) �물론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여러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

다. 이후에 설명할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Wolff[27]와 같은 학자들은 이렇듯 운평등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여러 다른 도덕적 혹

은 실질적 이유들로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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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7) 즉 어떤 (비

용을 야기할) 치료를 받게 될 백신 미접종자들이 

직접 그들의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

인데, 백신 미접종자들 중 모두가 이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 견해에서 정확히 

어떤 비용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시점에 지우려는 

것인지 주의를 기울여 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

해 위 견해는 백신 미접종자가 결과적으로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될 그 시점(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선택을 한 이후 치료가 필요해진 시점)에 그 

치료에 대한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

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 정책이 백신을 접종하

지 않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면 

모든 백신 미접종자가 아닌 그들 중 일부인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적용

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수 있다. 현

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들 중 상당 수는 비록 백신을 접종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중환자 치료나 고비용을 

야기하는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

성이 크다[28,29]. 만약 그렇다면 백신을 접종하

지 않겠다는 선택은 모두가 동일하게 했지만 결

과적으로 일부의 백신 미접종자들만 그 치료 비

용을 야기하게 된다.

Christiano[30]는 개인이 선택한 운(option 

luck)이 같다면 이들 간 결과의 불평등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기에 그 선택에 따

른 결과 모두를 온전히 그 선택을 한 개인에게 부

담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3,000만 원의 

중환자 치료를 받게 될 위험(risk) 10%을 받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단순히 계산해보면, 만약 열 

명의 백신 미접종자들이 있다면 그들 중 한 명은 

3,000만 원의 중환자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

상되고, 나머지 아홉 명의 백신 미접종자들은-

동일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중환자 치료

를 받게 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치료 비용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그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 한 명의 백신 미접종자와 나머지 

아홉 명의 백신 미접종자들이 내린 선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Christiano[30]는 이렇듯 그들 

사이에 발생한 불평등은 그들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상당한 설득

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평등주의자들이 

그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Dworkin[31]

은 그 선택이 비록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택

한 운이 야기한 차이는 바로 그 선택에 이미 내

재되어 있으며, 만약 같은 베팅을 한 사람들 중 

일부만 그 게임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

무도 공정하지 않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workin은 어떤 베팅을 한 사람 간 차이는 바로 

그 게임의 목적이자 룰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서로 같은 선택을 한 이들 간 차이가 진정

으로 그들의 선택에 기반하는 것인지 그리고 운

평등주의적 보상이 필요치 않은 것인지에 대한 

운평등주의자들 간 논쟁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그 논쟁의 해답을 찾고

자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논쟁과는 일부 다

른 측면에서, 운평등주의자들이 백신 미접종자들

의 치료 비용을 사후 그 치료를 받게 될 당사자

들에게만 부담시키는 정책을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다. 현재까지의 임상 데이터

에 따르면, 백신이 주는 효과는 개인이 지닌 기

저 질환, 나이, 비만 여부 등 개인의 선택으로 기

7) �철학에서는 이를 사후 시점(ex post)에 기반한 논변으로 본다. 즉 백신 미접종에 따른 어떤 결과가 모두 실체화(materialize)된 후 이 결과

에 대한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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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고 보기 힘든 여러 요인에 따라 모두 다르

다[4,29,32]. 만약 그렇다면 백신 미접종으로 인

해 발생하게 된 치료 비용을 온전히 그 치료를 받

게 될 당사자들에게만 지우는 정책은 운평등주의

의 관점에 따라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백신 미접종자가 지닌 건강 상 

위험과 여러 기저 질환을 가진 고령의 백신 미접

종자가 받게 될 건강 상 위험은 전혀 다를 것이

다. 만약 결과적으로 발생한 치료 비용만을 가지

로 그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 백신 미접종자에게 

부과한다면 고령이고 여러 기저 질환을 가진 백

신 미접종자들에게 그 비용이 집중될 수 있다.

Cappelen과 Norheim[15]은 이러한 견해를 옹

호하며 같은 선택을 한 개인이 같은 결과를 받

아야 한다는 원칙을 “평등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ization)”이라 명명하며 이를 지지한

다. 그들의 이후 논문[33]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

고 실험을 통해 이 평등의 원칙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두 명의 사람이 동일한 생

활습관(예: 흡연, 운동 여부, 음주)을 가졌지만, 

그 중 한 명만이 가족성 이상지질혈증(familial 

hypercholesterolemia)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물론 이 

가족성 이상지질혈증은 개인의 선택과는 상관없

이 유전된다. 그렇다면 가족성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사람의 건강 상 위험은 다른 사람에 비해-

비록 생활습관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더욱 높

을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야기할 치

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족성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사람은 같은 선택을 하였

지만 결과적으로 더욱 높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과연 가족성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자

신의 선택 밖에 있던 요인으로 인해 그를 가진 사

람이 그렇지 않은 이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

는 것이 공정한가? 이 두 사람이 각자 자발적으

로 생활습관과 관련된 여러 선택을 내렸다고 하

더라도 이 둘 사이의 건강 상 위험의 차이를 개인

의 선택으로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 

Cappelen과 Norheim은 이러한 논변을 통해 사

후 발생한 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

리기 보다는, 사전에(ex ante) 선택을 내릴 당시 

미리 세금을 통해서 그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보건의료 재정 일부에 대한 책임을 

담뱃세(tobacco tax)를 통해 모든 흡연자에게 지

우게 하는 정책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본 논문의 주제에 적용해보면 

백신 미접종자들의 책임을 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된 후 전가하기보다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선

택을 내릴 당시 세금을 통해 징수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는 주장이 된다. 즉 다시 말해 백신 미접

종자들 중 일부가 중환자실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어 발생하게 된 그 비용을 백신 미접종자 모두

로 하여금 세금의 형태로 나누어 동일하게 미리 

부담하게 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는 것이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이러한 세금을 일종의 강제 

보험(compulsory insurance) 형태 하에서 그 보

험에 가입하여 내야 하는 보험료(premium)로 보

아도 무방하다. Dworkin[31] 또한 이러한 강제 

보험이 운평등주의의 가혹함을 일부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장치로 보았다. Dworkin은 인간이 최소

한의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몇몇 재화

나 자원의 경우, 이러한 가상의 강제 보험을 통해 

이후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지지 않

게 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다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 모두는 일정한 

세금을 부과 받게 되고, 이 부과된 세금을 거두어

서 이들의 치료 비용을 보전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렇게 백신 미접종에 대한 세금을 

통해 그 책임을 부과하는 정책의 정당성이나 현

실 가능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하지는 않을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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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세금 정책 자체도 운평등주의의 관점에

서 비판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세금을 부

과하고 그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신을 접

종하지 않은 그 선택의 자발성과 합리성을 적절

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백신

의 효과가 개개인의 나이나 질병에 따라 다르다

는 점도 그 세금의 부과와 세율의 결정을 더욱 복

잡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현 데이터

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결정이 젊고 건

강한 이들에게는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질병이 있다면 크게 위험한 것이 될 것이다

[4,29,34]. 그렇다면 만약 건강하지 않은 노인

의 경우, 건강한 젊은 사람에 비해 백신을 접종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위험한 선택일 텐데 이를 만

약 사전에 인지하고도 그 선택을 내린 것이라면, 

백신 미접종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서 모든 백신 미접종자들이 동일한 세율의 세금

을 부과 받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공정하지 않

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강제보

험 형태의 세금 부과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라는 비

판이 있을 수 있다[9,12]. 일부 위험을 추구하는

(risk-seeking)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러한 세금

을 통해 모두가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보다 

이후 자기자신의 치료 비용만을 온전히 부담하게 

하는 정책을 선호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비판하려고 했던 정책에 대한 논

의로 다시 되돌아오려고 한다. 먼저 본 절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사후에 발생한 치료 비용에 대

한 책임을 직접 그 당사자에게 지우려는 정책은 

여러 이유로 인해 최소한 일부 운평등주의자들

의 관점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모든 운평등주의자들이 그 견해에 동의하

는 것은 아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운평등주의자

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책임을-사전이든 사후

든-전가하는 정책 자체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

하기 보다는 그 책임을 어떤 시점에 적용할 것인

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

는 사후에 발생한 치료 비용을 치료를 필요로 하

게 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공

정하지 않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부 운평등주의자들은 반드시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것

만이 공정하다고 보지 않으며, 그들은 백신 미접

종으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될 이들에게만 그 의료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여전히 공정하다고 평가

할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의 의료 비용을 그들에게 직접 부

과하는 정책이지만, 그 외에도 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정책은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중환자실이 부족한 경우 중환자실 입실 

기준을 정할 때 백신 접종자에게 미접종자와 비

교해 더욱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

다. 백신 여권을 도입해 백신 미접종자의 여러 사

회 활동을 제한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백신 미

접종자에게 어떤 사회적인 낙인이나 수치심을 유

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백

신 접종자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호의를 베풀거

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

다. 더 넓게 보면,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에서 개

인의 책임 여부를 그 급여화 우선순위 평가에 반

영하는 정책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

적 개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충치 

치료에 대한 급여 우선순위보다 개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유전 질환에 대한 치료의 

급여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정책도 비슷한 

측면에서 일부 정당화될 수도 있다[35]. 본 논문

은 이 모든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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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비록 의료 비용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직접 전가하는 정책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

더라도 운평등주의자들이 위와 같이 개인의 책임

을 반영하려는 여러 형태의 정책 중 일부를 옹호

할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정책 중 최소한 일부는 운

평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공정하다

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개인에

게 책임을 부여하여 운평등주의적 공정성을 위배

하지 않는 모든 정책을 정당하다고 평가할 것인

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후 절에서 필자는 운

평등주의자들이 공정성이라는 가치만을 가지고 

그 정책들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지 않음을 주

장할 것이다. 즉 운평등주의적 공정성에 위배된

다고 하더라도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충분히 정

당화될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힐 것

이다.

3. 운평등주의적 공정성 외 가치들

이전 본문에서는 단순한 논의를 위해 운평등주

의적 공정성(fairness)과 정의(justice) 혹은 정당

화 가능성(justifiability) 사이를 엄밀히 구분하

지는 않았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운평등주의적 

공정성과 서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평등주의적 정의(egalitarian justice)이며 이 평

등주의적 정의는 정의의 여러 가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16]. 즉 평등주의적 정의는 집단 내 

개인 간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purely 

comparative) 가치8)이기에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를 내포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를 논할 때 평등주의적 정의만 중요한 가치는 아

니다. 예를 들어, 거칠게 말해 A라는 사람이 자

신의 자발적인 선택이나 잘못으로 인해 B라는 사

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자체는 운평등주의적으로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혹은 평등주의적으로 정의롭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A가 반드시 죽음에 이

르러야 한다거나 B가 엄청나게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즉 운평등주의적 공정성은 A와 B가 각각 절대적

으로 어떤 수준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기보다는 바로 A와 B가 상대적으로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고, 그 불평등이 그들 자신의 선택이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인지를 다루는 가치이다[17].

그렇다면 왜 정의(justice)는 운평등주의적 공

정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가? 합리적인 운평등

주의자라면 운평등주의적 공정성 외 가치들의 중

요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Parfit[38]은 평

등주의에 대해 하향평등 반론(levelling-down 

objection)을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본 논문

에서는 바로 이 반론을 운평등주의자들이 대응하

는 과정을 살펴보며, 왜 운평등주의자라면 운평

등주의적 공정성 외 가치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할 것이다.9) Parfit은 위 반론에서 평

등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 일

부가 시각장애인인 사회보다 모두가 시각장애인

인 사회가 더 낫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며, 이러

한 평가는 직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평등

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일부가 잘 사는 사회보

8) �Temkin[36]과 같은 학자는 이를 비교에서 오는 공정성(comparative fairness)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Broome[37]과 같은 학자는 운평등

주의를 벗어나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있어서 이러한 서로 간 비교를 핵심으로 보았다. 즉 공정성은 반드시 운평등주의를 받아들이지 않

더라도 복수의 개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비교함을 통해서만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 �한국에서 이 철학적 논의를 소개한 논문으로 Choo[39]의 논문이 있으며,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과 관련된 하향평준화 반론 논의로는 

Lee[40]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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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두가 못 사는 사회를 추구하게 되는 합리적

이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평등주의를 배

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Parfit의 주장

에 Temkin[11]은 운평등주의자로서 대응을 시

도하며, 운평등주의적 공정성 혹은 어떤 평등주

의적 가치는 여러 도덕적 가치 중 하나일 뿐이

며 평등주의는 그렇기에 가치 다원주의적(value 

pluralism)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Parfit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평등주의자라고 해서 모두가 

시각장애인인 사회를 일부가 시각장애인인 사회

보다 낫다고 결론 내리지 않으며, 평등주의자들

은 서로 간 평등이 어떤 별개의 도덕적 가치를 지

닌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 가치가 어떤 다른 도

덕적 가치(예: 효용이나 연대)를 항상 뛰어넘는

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실제로 모두가 어떤 동일한 선택을 했는데 일부

만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그 결과는 모두가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린 결과에 비해서—비록 모든 측

면에서 볼 때 더 나은 것이라 보긴 힘들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in some respect) 더 나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10)

Segall[18]은 이렇듯 운평등주의가 불가피하게 

가치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다. 특히 그의 동료인 Eyal과 운평등주의가 일반

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짐에도 보건

의료 영역에서 그 설득력을 잃게 되는 현상이 무

엇으로 인함인지 상당 기간 토론을 했다고 한다. 

Segall과 Eyal[42]은 결론적으로 운평등주의자

라도 보건의료의 분배정의에서 운평등주의적 공

정성만이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

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Fleurbaey의 사례에서

처럼 어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쓰지 않

았기에 큰 사고를 당해 이 운전자를 수술하지 않

으면 죽게 될 상황을 가정해 보자. 운평등주의자

라면 반드시 이 운전자가 자신의 수술 비용을 모

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까? 가치 다원주

의를 인정하는 운평등주의자들은 그 운전자에게 

적절한 수술을 공적 재원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다른 도덕적 가치, 예를 들어 구조의 원칙(rule 

of rescue) 혹은 동정심이나 인도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비록 그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된 그 상황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야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장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을 적절히 치료하는 도

덕적 의무는 운평등주의적 공정성 외 다른 도덕

적 이유들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운평등주의자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만

약 자발적으로 그 선택을 했다면 백신 접종자들

에 비해 더 많은 의료 비용을 부담하거나 중환자

실 입실에 있어서 더 낮은 우선권을 가지거나 어

떤 사회적인 수치심을 당하는 등 더 나쁜 처지가 

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평등주의가 본질적으

로 가치 다원주의적이기 때문에 과연 백신 미접

종자들을 상대적으로 더 나쁜 처지에 놓이게 하

는 그러한 정책이나 상황을, 모든 측면을 고려했

을 때(all things considered), 정당하다고 판단

할 지는 미지수다. 운평등주의자들은 개인의 선

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은 대답을 내놓지 않을 것이

며,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

다고 하더라도 다른 도덕적 근거를 들어 그를 반

대할 수도 있다. 그것은 자기 모순이 아니라, 평

등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평등주의가 합리적

10) �예를 들어, Eyal[41]은 모두가 시각장애인인 사회는 동등한 민주적 참여나 모두가 접근 가능한 공공시설 등을 기획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공정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평등주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그러한 이유로만 모두가 시각장

애인인 사회가일부가 시각장애인인 사회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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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덕 이론으로서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고 보아야 한다. 

다시 본 논문의 주제로 돌아와서 백신 미접종

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려는 여러 정책을 운평등주

의의 관점에서 평가하려면, 운평등주의는 백신

을 접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부

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

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에 운평등주의

자라면 반드시 치료 비용을 백신 미접종자들에

게 부여하는 정책을 옹호할 것이란 예상은 지나

치게 단순한 것이며 운평등주의자라도 충분히 그 

정당성을 배격하거나 혹은 최소한 그것이 정당

하지 않다고 섣불리 결론짓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운평등주의자라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치료 비

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발생할-운

평등주의적 공정성 외에도-여러 현실적, 도덕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의료 비용을 

전가해서 어떤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만 국한되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를 들어, 이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운평등주의에 

따르자면 실제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선택의 

자발성이나 합리적 숙고 과정을 평가하여 그 선

택의 책임을 지우는 정책에 적절히 이를 반영해

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 평가 과정 자체가 운평등주의적 공정

성이 아닌 다른 도덕적인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

을 수 있다. 특히 Wolff[27]는 운평등주의에 따

라 개인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과

거 선택이 어떤 조건 하에서 내려졌는지 평가하

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개인의 사

생활을 침해하는 정책적 시도가 불가피하게 수반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만약 의

료기관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과거 백신 접종 

선택의 자발성이나 합리적인 숙고 과정을 평가해

야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행정적인 비용을 야기

하게 되거나 의료인이 지나치게 개인의 과거사를 

들추게 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치료 비용을 실제로 그

들에게 전가하는 정책을 운평등주의에 맞추어 기

획한다고 하여도, 그들의 백신 접종 혹은 미접종 

선택의 자발성과 합리적 숙고 과정,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합리적인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모

든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여러 다

른 도덕적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은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 의료 

비용을 직접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정

책이 완벽히 정당하지 않다거나 정당하다는 주장

을 펼치지는 않았다. 위 세 가지 논점에서 물론 

합리적인 운평등주의자라면 그 정책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크다는 점을 이미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평등

주의자들이 그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

와 같이 운평등주의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도

덕 이론을 통해 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명료하게 하려는 점은 기

본적으로 개인에게 어떤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

우려는 운평등주의조차 위 정책과 같이 구체적인 

예에 적용할 경우 부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위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본론을 마친다.

Ⅲ. 결론

코로나19 대유행은 생명윤리 및 보건의료윤리 

영역에서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 예방에 비교적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개발된 이후, 백신을 

접종하려는 혹은 접종하지 않으려는 선택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만약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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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그 책임을 부여해야 할지 논의가 

일부 진행되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

기석 위원장의 발언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국민건

강보험과 같은 공공 재원을 통해 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

켰다. 본 논문은 개인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부여

해야 한다는 한 평등주의 사조, 운평등주의에 입

각하여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자신의 선택으로 인

해 발생한 치료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하는 정

책의 정당성을 평가해 보았다. 운평등주의자들이

라면 이 정책을 정당하다고 볼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과는 달리, 본 논문은 오히려 운평등주의의 

관점에서도 이 정책을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하거

나 혹은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

다. 본 논문을 통해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책임

이나 혹은 넓게 보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분배 정의의 관점에

서 논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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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Responsibility for COVID-19 Vaccination:  
Do the Unvaccinated Deserve Public Funding for  

Their COVID-19 Related Medical Costs?

LEE Kyungdo1

Abstract

The head of South Korea’s COVID-19 policy committee has argued that it is unfair that individuals who choose not 
to be vaccinated against COVID-19 receive public funding for medical treatment related to COVID-19. Although 
these remarks were not connected to any change in the country’s COVID-19 policies, it is important, for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reasons, to address the justifiability of a policy that would make unvaccinated individuals 
pay for their own COVID-19-related medical treat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justify such 
a policy even from the standpoint of luck egalitarianism, which holds that it is fair for some to be worse off than 
others if the inequality in question is the result of choices those individuals made. Although it is often assumed that 
luck egalitarians would approve of policies that denied COVID-19-related medical treatment to individuals who 
choose not to vaccinate, this article shows that this assumption is not necessarily right. Additionally, this article also 
clarifies common misunderstandings of luck egalitarianism at the theoreti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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